
ESG SPOTLIGHT

'한국형 크라켄' 만든다...AI로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아주경제, ’26.05.20.)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 시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차세대 전력망 플랫폼인 '한국형 크라켄(Kraken)' 구축에 나선다.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의 핵심과제’로, 분산에너지특화단지 내 태양광·풍력·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자원을 실시간으로 운영·제어하고 전력 거래까지 최적화하는 AI 기반 통합 플랫폼 실증을 계획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등을지원하는전력망운영·관리AI 모델을개발하고, 기관간데이터공유가가능한커뮤니티클라우드구축을검토중이다. 
* 크라켄(Kraken): 영국의 에너지기업 옥토퍼스 에너지가 운영하는 초대형 전력망 통합·제어 플랫폼으로, AI를 활용해 전력·가스·재생에너지·전기차 충전까지 통합
관리함.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어 '에너지 업계의 윈도우(OS)'라고 평가됨(임팩트온, '26.01.04)

https://www.ajunews.com/view/202605192235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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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올해 말 ‘일몰’ 확정… 태양광 시장, 정부 주도 입찰제로 전환 (매일경제, ’26.05.21.)

내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이 기존 의무할당제(RPS)에서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REC를 구입해 의무량을 대체할 수 있게 했던 RPS 제도가 폐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부가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입찰 상한가를 제시하고 기발행된 REC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했다. 이번개편으로대규모발전사업자들의사업추진유인을떨어뜨렸던기존제도의문제점이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RPS 대상 발전사들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지 않고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 REC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https://www.mk.co.kr/news/economy/120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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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하라더니 요금은 깜깜이”…정부, 재생에너지 직접PPA 손질 나선다 (임팩트온, ’26.05.06.)

정부는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한 핵심 제도인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개편에 나선다. 
전력거래소는최근제도전반을재정비하기위해 'RE100 달성을위한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정책방향수립연구' 용역을발주했다. 그동안
높은 비용과 불투명한 망 이용요금 체계 등의 문제로 인해 직접PPA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망이용요금산정방식의불투명성을개선하여민간사업자중심의직접PPA 시장을육성하겠다는방침이다. 
*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전기사용자(기업)가 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758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6월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에너지 개편, 임금채권, 상장 및 상장폐지 등 최근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의 흐름을 점검하고, 

최근 정부의 기후금융 활성화 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핵심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6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0519223544308
https://www.mk.co.kr/news/economy/12054556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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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임금체불 4,764억…3년 만에 상승세 꺾였다 (뉴시스, ’26.05.07.)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누적 4764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5만5474명으로 집계되었다. 집계 방식 개편 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임금체불액은 5,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6억원 줄어 3년 만에 임금체불 증가세가 꺾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체불액의 72.3%가 집중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사법
처리 강화와 일선 노동청 체불 사건 전담 배치 등 엄정 대응에 나서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가능해졌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06_0003619129  

Social Issue: 임금채권

국가가 대신 준 체불임금…"국세 체납방식으로 끝까지 받아낸다“ (아시아경제, ’26.05.12.)

정부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새로 도입하여
강제징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사집행 절차를 따르던 기존 방식과 달리 납입 통지와 독촉, 압류, 공매 방식으로 곧바로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되어 평균 회수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도급사업 구조에서 원청 등에도 변제금 납부 연대
책임을 적용한다. 정부는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51208473050712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 (‘26.05.12. 시행) 

1.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제8조의2)

2. 변제금 납부의 원·하청 연대책임 부과(제7조)

  [자료] ‘26.05.12.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기존] 민사 집행 절차 (약 290일 소요): 변제금 납부 요청 → 재산조사 → 가압류 → 집행권원 확보(법원 판결) → 경매 → 변제금 수납

[개정] 국세 체납처분 절차 (약 158일 소요): 납입 통지 → 독촉 → 체납처분 승인 → 압류 → 공매 → 변제금 수납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

[개정]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건설현장 체불·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수도권 108곳 대상 (정책브리핑, ’26.05.07.)

정부는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과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공사·장비·임금 등 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
12곳으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서울시·경기도·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함께 참여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가동해 불법하도급, 체불,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과징금·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상시
점검만으로는 부족했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영세 장비업자와 하청·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건설현장 거래 질서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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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실기업 사라진다...4대 상장폐지 요건 신설·강화 (한경비즈니스, ’26.05.15.)

13일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 내용은 동전주 요건 신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으며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된다. 또한 시총 요건은 7월 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514548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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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ssue: 상장 및 상장폐지

하이리움 창업자 첫 '복수의결권'…거래소 '최다의결권 규정' 손본다 (매일경제, ’26.05.18.)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 상장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규정 중 하나인 '최다의결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복수의결권 제도가 상장 심사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규정 개정 검토는 액화수소 전문기업 하이리움산업이 복수의결권을 보유한 상태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이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지분율과 실제 의결권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을 상장
심사 과정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https://www.mk.co.kr/news/stock/12051311 

※ 복수의결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됨.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제16조의11~제16조의16 신설)을 통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 

1.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제16조의11):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일정 금액 이상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투자받은 벤처기업이, 그 결과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희석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1주당 1개를 초과하여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2.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제16조의12):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가 이를 상속·양도하는 경우, 창업주가 이사직을 상실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3년 경과 시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

3.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제16조의13): 존속기간 변경, 이사 보수·책임 감면, 감사(위원)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 이익배당, 해산 등 주요
지배구조·주주이익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주식도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 1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음

4.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제16조의14): 발행 또는 주요 사항 변경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고 및 공시 의무 부과

[자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벤처기업법)」

➊ (시가총액)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조기화(매년→ 매반기)
                      (코스피) ‘26.7월: 300억원, ’27.1월: 500억원 / (코스닥) ‘26.7월: 200억원, ’27.1월: 300억원

➋ (동전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동전주를 액면병합하는 경우,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요건에 포함)

➌ (완전자본잠식)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

*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

➍ (공시위반) 현재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기준을 누적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26.02.12).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참고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5145485b
https://www.mk.co.kr/news/stock/1205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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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 (연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프로젝트나 녹색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Taxonomy’) 수립, 2023년 1차 개정에 이어 2025년 12월 2차 개정으로 친환경 활동 기준 명확화

 (의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나침반‘ 역할을 수행 

        * 2030 NDC(‘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 2035 NDC(‘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

 (원칙)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구성) 2개 부문, 100개 경제활동(2025.12. 개정 가이드라인 기준)
- 녹색부문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공 등 93개 경제활동)
- 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활동). 이러한 경제활동은 화석연료를

일부 포함하지만, 중간단계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므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Vol.212026.06.

ESG Trend

K-Taxonomy와 녹색-전환 금융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2050 탄소중립’ 및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2025년 12월 ‘K-택소노미’ 기준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 판단 지표를 더욱 명확히 제시하여 기후 투자 황성화 기반을 마련.
2026년 하반기 정부와 민간의 본격적인 기후금융 활성화 움직임을 앞두고 K-택소노미와 녹색·전환금융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5.12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참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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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Substantial Contribution, SC):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 주지 않아야 함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 준수(Minimum Safeguards, MS):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K-Taxonomy 적합성 판단 기준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① 활동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② 인정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③ 배제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DNSH)에 부합하는지 판단
④ 보호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MS) 판단         

* 활동, 인정, 배제, 보호기준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미충족시 K-Taxonomy 기준 부적합.
단,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내 법령, 고시, 지침,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함

K-Taxonomy 적합충족

그림1.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절차

① 활동기준 ② 인정기준 ③ 배제기준 ④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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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후금융: 녹색-전환금융

【 개요 】

 (녹색금융, Green Finance) 자원·에너지 효율 제고 및 환경개선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UNEP FI)

 (전환금융, Transition Finance) 파리협정 목표*와 K-Taxonomy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설비교체·R&D 등에 공급되는 금융
     *  파리협정 목표 :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목표

녹색금융 전환금융
개념 차이 명확한친환경경제활동에 한정 철강·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산업/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구조로의 전환 지원
주요목적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적색→갈색→녹색) 지원

예시 태양광 패널 설치자금 대출,
친환경 건물 건축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 등

제철소의 공정전환(석탄→수소)을 위한 전환채권 발행, 
정유공장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대출 등

표1. 녹색금융 vs 전환금융

[자료] 금융위원회(’26.02.25).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참고

【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26.02.25.) 】

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선도국가 도약’ 비전
하에 ▲양적 확대, ▲외연 확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함

추진과제 주요 내용

(양적확대)
녹색+전환 자금 공급

- 강화된 2035 NDC 달성을 위해 ’35년까지 저탄소 공정전환, 실물경제 K-GX 가속화 지원 등 친환경·전환부문 자금공급 확대
* (기존) 7년간420조원(‘24~’30년) → (확대) 10년간790조원(‘26~’35년)

(외연 확장)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 경제 전체의 녹색전환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한 유연한 자금지원⇨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 그린워싱 우려 해소 및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제정(2026.02)

(역량강화)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고도화

- 기후금융 웹포털 구축:  기업의 친환경 활동 정보(녹색인증 현황, 탄소배출량 등) 제공, K-택소노미에 따른 녹색금융 판별 지원
-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대출·투자 등 금융회사의 금융활동으로 인한 간접적 탄소배출량(Scope3) 산출

표2. 기후금융 추진과제

※ K-GX(Green Transformation)  (2026.01.29 에코타임스)

 정부는 탄소중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35NDC를 발표(’25.11)하는 등 ‘녹색 대전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26년 상반기 중 K-GX 전략 확정)

 (방향 및 전략)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차원의 '탄소중립 이행’, ▲녹색산업(수소,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창출 차원의 '신 성장동력 확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구축으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

      -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무탄소 에너지(CFE) 확대
      - 산업 구조 개편: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공정 혁신 및 친환경 원료 전환
      - 그린 디바이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 K-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해 친환경 기업에 자금 유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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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26.02.25). “금융시장이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https://www.fsc.go.kr/no010101/86326?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8&srchEndDt
https://www.fsc.go.kr/no010101/86326?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8&srchEndDt
https://www.fsc.go.kr/no010101/86326?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8&srchEndDt
https://www.fsc.go.kr/no010101/86326?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8&srchEndDt
https://www.fsc.go.kr/no010101/86326?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8&srchEndDt
https://www.fsc.go.kr/no010101/86326?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8&srchEndDt
https://www.fsc.go.kr/no010101/86326?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8&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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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전환금융 체계 】
 (전환금융 이원화) 전환금융은 ①기후부의 K-택소노미에 기반한 전환금융(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과

②자금사용자(기업)의 전환전략에 기반한 전환금융(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으로 구분 (‘26.02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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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목표 수립

전환경로 설정

중간목표 수립

실행계획 마련

전환전략 이행 지배구조 구축

정보 공개

탄소 고착 방지 방안 마련

환경 사회적 영향 고려

외부 검증

대외 공개된 과학 기반 목표
및 전환경로 채택

전환금융 일반금융

– 예 - 아니요

그림2. ①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

그림3. ②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

[자료] 금융위(’26.02.25).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기후부·금감원(’26.02).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참고

*용어

- (전환전략) 기업이 사업구조 등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

- (전환계획) 탄소감축 장기목표, 전환경로 및
경로에 따른 중간목표와 실행계획 포함. 목표, 
전환경로와 중간목표는 정량적 측정必

- (과학기반 목표) 기후과학, 생명과학 등에 기반
하여 수립한 전환목표. 목표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나 다양한 국제기구(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국제에너지기구 IEA) 
등에서 제시한 경로 활용 가능

- (전환경로 설정) IPCC, IEA등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가능하지만 우리 정부의 
NDC 달성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함

자금사용 목적인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에 부합

동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의
인정·배제·보호기준에 모두 부합

5년(또는 만기) 이내에 동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의 인정·배제·보호기준에 모두

부합할 수 있다는 확인서 제출

녹색금융 일반금융전환금융

– 예 - 아니요

5년 이내에 동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의
인정·배제·보호기준에 모두 부합할 수

있다는 대외기관 검증 의견서 제출

전환금융
기준

①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 ②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

- 취급시 녹색분류체계 ’활동기준’ 충족 & 
나머지 인정〮배제〮보호기준 중 하나 이상 미충족,

- 전환금융 자금 수령시점부터 5년 또는 만기 중 짧은
기간 내 나머지 모두 충족

※ 참고: 녹색금융은 ‘취급시 모두 충족’이어야 함

ⅰ) 정부 등이 수립한 과학기반
목표 및 전환경로 채택

ⅱ) 자체 전환계획 수립
※ 참고: ⅰ)이 우선, 없는 경우 ⅱ) 

다배출 업종 특성에 맞춘 탄소감축→ 기업 감축노력의 로드맵 부합여부 확인 
* 산업부, ‘26년 중 주요 고탄소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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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기업 측 시사점 】

 (K-Taxonomy 적합성 4대 기준 사전 점검 필수)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 중 1개라도 미충족 시 녹색금융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녹색금융 사업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무공해차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및 사업은 녹색금융(93개 경제활동 포함)을 적극 활용

 (전환금융 이원화 구조 활용) 기업별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①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 또는 ②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 중
적합한 경로 선택. 후자 선택 시, 정교한 과학 기반 목표 및 전환전략〮계획 수립 권고

 (연도별 감축 로드맵 수립) Scope 1·2·3 전 범위 배출량 산정과 2035 NDC와 연계된 연도별 마일스톤 수립 필요

 (지배구조·정보공시 수준 고려) 기업 지배구조가 전환전략 이행 능력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며, 전환전략 실행계획과
투자계획‧전환효과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수준 결정 필요

【 투자자 측 시사점 】

 (개정된 K-Taxonomy 적용) ‘25년 12월 개정된 녹색·전환부문 분류 기준을 포트폴리오 재편에 적용

 (녹색금융과 전환금융 차이에 대한 이해) 녹색금융은 이미 친환경인 사업(안정성)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전환금융은 전환 중인
고탄소 산업(성장성+리스크)에 지원하는 금융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분리하여 고려

 (전환금융 이원화 구조 파악) ①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과 ②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의 차이 파악

 (투자 전 체크포인트) K-Taxonomy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충족여부/ 기후금융로드맵구체성/ 제3자검증기관신뢰도/ 발행사신용도등

 (NDC 연계 이행 여부 모니터링) 2035 NDC 목표와 연동된 온실가스 감축 KPI 달성 여부의 정기 점검이 핵심

 (기후금융 웹포털 활용*) K-택소노미기반기후·전환금융심사를표준화·디지털화하는공통인프라를통해심사, 리스크관리, 상품전략에통합

 (금융배출량 플랫폼 활용*) 자산군별 또는 산업별 금융배출량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탄소 리스크 정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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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2026년 하반기 오픈 예정,
금융배출량 플랫폼은 ‘올해 금융배출량 표준화한 공동
플랫폼 나온다(‘26.05.28)’ 기사 참고

[사진] 한국신용정보원 기후금융 웹포털 홈페이지(신용정보원 제공); 2026.05.14 매일경제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447286642173512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447286642173512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447286642173512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447286642173512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447286642173512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447286642173512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447286642173512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447286642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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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6월호에서는 6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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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내용 마감일 문의처

2026년 한-라
넷제로(Net-Zero) 
파트너십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라오스 2050 넷제로 목표
수립에 발맞추어,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장 진출을 지원

- 포럼, 상담회, 현장시찰
등을 통합한 비즈니스
패키지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라오스
진출을 지원

(일시/장소) 2026년8월27일(목)~28(금) / 라오스비엔티안

(지원구성) 한-라넷제로포럼, 1:1파트너링상담회, 현장시찰등

(사업규모) 국내기업10개사내외/ 라오스기업30개사내외

(신청자격) 국내사업자등록을필한기업으로써, 탄소감축관련
기자재또는기술을보유한기업*

*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참가기업우대

(선정기준) 기술혹은제품의실현가능성, 프로젝트파트너매칭
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

6월12일

KOTRA 비엔티안
070-7735-9545, 

8463 / 
laoskotra@kotra.or.kr

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

(수소·연료전지)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보급 확대로 고용,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
안보에 기여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수소·연료전지)

(지원규모) 총 13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

연구개발과제 유형

가. (추진체계) : 일반형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 품목지정형 / 자유공모형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6월17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수소02-
3469-8345, 8348, 
8349 연료전지02-
3469-8343, 8349, 

8895

2026년 2차
기술확보지원사업

공급망 안정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산업공급망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나
특정 국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등
투자 실행을 전제로 한
공급망 안정화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 완화, 기술·생산기반의
내재화 지원

(지원대상) 해외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M&A,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 등 투자계획(내부 의사결정 완료
또는 진행 중)을 보유한 국내기업
(자격요건) 중기업 이상 또는 상장기업(코넥스 제외) 또는
소부장 으뜸기업, 공급망 선도사업자 지정기업
(지원내용) 해외 공급처에 대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지원규모) 선정기업당 최대 1.2억원(공급가액 기준)으로
민간부담금 최소 3천만원 이상(현금)

6월25일

KITIA 글로벌공급망실
공급망전략팀

02-6000-7961, 7963 / 
hyo@kitia.or.kr, 

wschoi94@kitia.or.kr

2026년 6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Vol.212026.06.

중견중소 대

중견중소 대

중견중소 대

ES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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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내용 마감일 문의처

2026년 2차
ESG공시 규제 대응
중소ㆍ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환경정보 관리 공개를 통한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원청사 및 ESG 
평가사의 환경정보 수요 대응, 
ESG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자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8에따라
당해년도환경정보공개의무가없는중소·중견기업

※ 신청기업은법인의소속사업장을포함하여환경정보공개필요
(단, 온실가스배출량3,000 tonCO2eq. 미만이고에너지
사용량55 TJ 미만인소속사업장은제외가능)

(지원내용) 참여기업대상제도안내및교육진행, 환경정보
등록을위한현장컨설팅2회진행, 환경정보공개를위한검증
대응지원등

- 환경정보산출을위한법인의조직경계설정(사업장, 시설등)

- 기업별이슈사항에따른등록항목, 1:1 맞춤형현장컨설팅진행

※  용수에너지사용량, 폐기물발생량등의무항목에대한
환경정보산출 기준안내, 데이터수집및취합을지원

6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경영지원실
02-2284-1976, 

hyunari@keiti.re.kr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도모

(지원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
(‘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지원예산 및 지원한도-국비) 총 1,000억원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지원비율) 총 투자 비용의 50% 이내(국비 지원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지방비는 24% 이내)

(지원 범위)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7월17일

사업신청전용상담창구
070-7712-19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4, 3917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4916

2026년 2차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공고

EU CBAM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기업 및 전구물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배출량 산정 및
제도 대응역량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절차, 
기지불 탄소금액 및 인증서
구매 비용 산정 등) 강화

(지원규모) 총 1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제도이행 컨설팅
수행 (1차 및 2차를 합하여 100개 사업장 지원, 2차는
1차에서 선정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추가 모집)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상으로 1개
업체당 최대 3개 사업장까지 지원 가능 (사업장별로 3개의
신청서 제출 필요)
(지원내용) 현장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검증대응(EU CBAM 검증 대응 위한
관리체계 마련, 배출량 산정·보고(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관련 기술지원, 활용된 활동자료의
적절성 검토) 등

모집
완료시

(신청 문의) 
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 내선1 /

 (사업 문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35

Vol.212026.06.

중견중소

중견중소

중견중소 대

ESG Policy



ESG SPOTLIGH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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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연구소 「탄소중립 투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전환금융의 이해」 세미나 개최 (‘26.6.17)

ESG Event

https://naver.me/5ajs02Mz
https://naver.me/5ajs02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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